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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전력 설비예비율 기준을 최대 4% 포인트 가량 감축하는 
방안을 검토 중으로, 정부가 ‘탈원전’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
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

□ 신재생 비율이 높은 유럽의 독일, 스페인의 경우, 예비율이 각각 
130%, 175%인데, 신재생 발전비율을 높이려는 우리나라의 경우 
예비율을 오히려 낮추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 적정 설비예비율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은 확정된바 없음
 ㅇ 현재 학계, 연구기관 전문가와 시민․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8차 

수급계획 워킹그룹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이며, 
   -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해 나갈 계획
   - 탈원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비율을 조정하지 않음
 ㅇ 다만, 적정 예비율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 효율성을 종합적

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게 바람직
   -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은 

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 발생하기 때문
    - 설비예비율이 100%가 넘는 일부 유럽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

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는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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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유럽국가와 우리의 예비율 산정 기준과 전력시장 구조가 서로 다름
 ❶ 예비율 산정기준의 경우는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, 우리는 실효용

량 기준(피크 기여도)에 맞춰 설비 예비율을 산정중
  - 피크기여도는 신재생에너지가 여름이나 겨울철 전력피크 시점에 

실제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으로,
  - 피크기여도 고려시 태양광은 설비용량의 15%내외, 풍력의 경우는 

2%만 설비계획에 반영하여 예비율을 추산
  - 따라서, 유럽과 동일한 기준(정격용량)으로 우리나라의 ‘30년 설비 

예비율을 산정할 경우 70% 수준까지 올라감
    * ‘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발전량의 20%로 확대하는 목표 가정

  ➋ 유럽, 미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민간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
자율적으로 진입하면서 설비 예비율이 높아짐

  - 반면, 우리나라는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
고려하여 적정 설비예비율을 발전소 건설 이전에 제시하고 있음

 한편,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예비율은 전원 믹스에 따라 
기계적으로 변동

  ㅇ 원전이 줄어드는 경우 필요 예비율 축소로 인해 추가적인 발전소 
건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큼

  ㅇ 예방정비기간이 길고 고장확률 등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
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
예비발전기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

    * 연간 예방정비일수 : (원전) 58일, (석탄) 28일, (LNG) 25일
   ** 연평균 고장정지율 : (원전) 6.0%, (석탄) 4.4%, (LNG) 5.7%

 아울러, 기사에서 ‘급전(急電)’으로 언급한 부분은 ‘급전(給電)’으로 
수정하는 것이 바람직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 권순목 사무관 (044-203-524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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